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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청년실업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데, 이러한 관심이 지속되는 것은 청년 노동시장 

문제가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

리나라는 고등교육 취득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최근 고등교육 수익률이 감소하고 대

졸자의 실업률은 높아지는 상황이다.1) 보통 청년

들의 숙련 수준이 낮은 경우 이를 높이기 위한 정

책들이 청년정책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는 것

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청년 노동시장 상황은 청

2018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일반회계 증액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사업 및 장기근속 장려 사업

에 대한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금성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방지 등의 노력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할 때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 여건, 

노사문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난을 장기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대상의 보다 체계적인 진로탐색활동을 유도하는 정책도 고려해 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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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시간당 임금은 2006년 176%에 이르렀지만 2016년에는 164%로 줄어들었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청년(15~29세)의 실업률은 2008년 6.9%에서 2017년 9.3%로 늘어났다(고용노동부, 200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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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의 숙련(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고등교육의 수익률이 그

리 크지 않은 경우 대학 진학을 장려하는 정책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비용을 

수반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 수요 측면에서의 고

용 여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결과적으로 고학

력자 실업자를 대거 양산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

를 낳을 수 있다. 

현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

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2018년도에 크

게 변화된 혹은 신규 도입된 청년 관련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2018년 예산을 검토한

다.2) 전반적인 고용노동부 예산을 먼저 검토(제2

장)하고, 이후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

을 검토(제3장)하였다. 

2.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개관 

가. 2007-2018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예산 

비교3)

청년 관련 고용노동부 예산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고용노동부 전체의 2018 회계연도 예산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할 

정도로 일자리 문제를 주요 화두로 삼고 있다. 이

를 반영하여 주요 노동시장 정책을 담당하는 고

용노동부 예산도 그에 맞게 2018년에 큰 폭으로 

늘렸다. <표 1>에서는 고용노동부 예산이 2007

년부터 2018년까지 총액과 그 구성이 어떻게 변

화하였는지를 보여 준다.

고용노동부 총예산의 총량 측면을 우선 살펴

보자. 먼저, 2018년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예산은 23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는 2017년 회계연도 대비 30.35% 증가한 수치

이다. 2007-18년 기간, 고용노동부 소관 총예산

이 눈에 띄게 늘었던 경우로는 2009년 회계연도

와 2016년 회계연도들 들 수 있으며, 이 시기에 

고용노동부 총예산이 각각 12.02%, 11.48% 증

가한 바 있다. 그 외의 경우는 고용노동부 총예산

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0.62~7.34%에 한정되었

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2018 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30.35% 증가한 고용노동부 소관 총예

산은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2018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예산이 2007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예산의 228%에 해당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총예산은 조세 수입을 기반

으로 하는 예산과 보험료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용어의 의

미를 더욱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예

산의 합을 ‘예산 총액’, 기금의 합을 ‘기금 총액’

2) 노동시장 문제는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전 부처의 소관 사업이기도 하므로 전 부처의 모든 사업을 검토하여 

노동시장 관련 예산을 추려 낸 후 분석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이 여러 가지 목적성을 띨 수 있다는 점에서 노

동 관련 정책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어 본고에서는 고용노동부 예산안에만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3) 2018 회계연도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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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명명하고 그 둘의 합을 ‘고용노동부 소관 총

예산’이라고 정의한다. 고용노동부 예산은 여러 

가지 회계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8 회계

연도의 경우 고용노동부 예산과 관련된 회계로

는 일반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역

발전 특별회계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으로는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산업

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있다.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 사업

을 수행할 때 활용되는 주요 세출(지출)원인 만

큼 <표 1>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총예산을 △

일반회계, △일반회계 외 예산, △고용보험(고보)

기금, △고보기금 외 기금이라는 네 가지 항목

으로 분류하여 각 회계연도의 예산과 기금 편성

액, 고용노동부 소관 총예산 내에서 차지하는 비

표 1. 고용노동부 예산: 2007-18년

(단위: 십억 원, %)

회계연도

총량(십억 원) 비율(%) 증감률(%)

전체 
일반 

회계 

일반 

회계외 

예산 

고용 

보험

기금

(고보)

고보 외 

기타  

기금

전체
일반 

회계 

일반 

회계외 

예산

고용 

보험

기금

(고보)

고보 외 

기타  

기금

전체
일반 

회계 

일반 

회계외 

예산

고용 

보험

기금

(고보)

고보 외 

기타  

기금

2007 10,429 810 61 4,458 5,100 100 7.76 0.59 42.75 48.90 

2008 10,494 849 60 4,772 4,813 100 8.09 0.57 45.48 45.87  0.62 4.82 -2.97 7.04 -5.63 

2009 11,755 1,070 67 5,656 4,962 100 9.10 0.57 48.12 42.21 12.02 26.08 12.42 18.53 3.08 

2010 12,294 1,096 79 5,917 5,202 100 8.92 0.64 48.13 42.31  4.58 2.47 17.42 4.61 4.84 

2011 12,618 1,250 66 6,046 5,256 100 9.91 0.52 47.92 41.66  2.64 14.01 -16.64 2.19 1.05 

2012 13,113 1,600 67 6,107 5,339 100 12.20 0.51 46.57 40.72  3.92 28.02 1.75 1.01 1.58 

2013 13,873 1,941 56 6,483 5,393 100 13.99 0.40 46.73 38.87  5.80 21.31 -16.12 6.16 1.01 

2014 14,450 1,970 54 7,055 5,371 100 13.63 0.37 48.82 37.17  4.16 1.48 -3.33 8.82 -0.40 

2015 15,511 1,898 152 7,765 5,696 100 12.24 0.98 50.06 36.72  7.34 -3.67 180.97 10.07 6.04 

2016 17,292 1,911 155 9,272 5,954 100 11.05 0.90 53.62 34.43 11.48 0.71 2.12 19.40 4.53 

2017 18,261 2,049 152 9,858 6,202 100 11.22 0.83 53.98 33.96  5.61 7.20 -1.79 6.32 4.17 

2018 23,803 5,833 163 10,922 6,885 100 24.51 0.69 45.89 28.92 30.35 184.70 7.24 10.80 11.00 

주: 국회 확정 예산액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2007-2018). 세출/지출 예산편성 현황(총지출, 순계) 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18. 1. 2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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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전년 대비 편성액의 증감률(%)을 보여 주

고 있다. 2018 회계연도 기준 일반회계 예산액

은 5조 8000억 원, 일반회계 외 예산액은 1600

억 원, 고보기금액은 10조 9000억 원, 기타 기금

액은 6조 8000억 원에 달하여, 앞서 밝혔듯이 일

반회계나 고용보험기금이 고용노동부 사업의 세

출(지출)원임을 알 수 있다. 

2007-18 회계연도 기간의 고용노동부 총예

산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눈에 띄는 것은 일반

회계의 고용노동부 총예산 비율이 큰 폭으로 늘

어났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세출 

편성액이 고용노동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2007 회계연도 42.75%, 2018 회계연도 

45.89%로 3.14%포인트 증가한 데 비하여, 일반

회계를 통한 세출 편성액의 비율은 2007 회계연

도 7.76%, 2018 회계연도 24.51%로 16.75%포

인트 증가하였다. 예산 편성액 자체도 고용보험

기금 규모는 같은 기간 4조 4000억 원 → 10조 

9000억 원으로 2.4배 증가한 데 반해, 고용노동

부 일반회계 규모는 같은 기간 8000억 원→ 5조 

8000억 원으로 7.2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노동 분야 지출: 2007-17년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2007-2017),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내 분야별 지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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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금보다 일반회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량권이 더 확보되었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시장 

문제가 심각함을 정부가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이에 대한 국가 재원을 늘려 왔음을 보

여 준다. 2018 회계연도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4.70% 증가하고 고용보험기금은 

10.80%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2018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예산이 30.35% 증가한 데 일

반회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 편성되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점 역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2018 회계연도의 고용노동부 소관 총

예산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이러한 변화에 주로 기여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2007-

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노동 분야 지출 계

획 흐름과 비교했을 때도 최근 10년간의 상황에

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림 1]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에 제시된 

노동 분야 지출 계획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에서 그래프의 횡축은 정부 세출이 시행

된 혹은 시행될 연도를 나타내고, 그래프의 종축

은 고용노동부 소관 총예산액을 나타낸다. [그림 

1] 그래프의 각 곡선은 2007-20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고용노동부 분야 지출 및 지출 

계획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17년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는 2017년 책정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과 2018년 새로이 편성될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2019-2021년의 지출 계획이 제시되어 있

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에 출범한 뒤 실질

적인 예산에 참여한 것은 2018 회계연도이기 때

문에 문재인 정부와 이전 정부 간의 고용노동부 

예산 차이는 2018년 이후의 고용노동부 예산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

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세모 표식의 2015년도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

면 2018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18조~19조 원

으로 전년도 대비 2.3~3.9%의 증가율을 보인 바 

있으며, 이는 2017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30% 이상의 증가율과 확연히 차이가 있

다. 이 점에서 2018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증가

는 현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 주고 있다. 

나. 2018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예산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2018 회계연도 고용

노동부 예산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표 

2>에서는 고용노동부 예산을 프로그램명으로 구

분하여 2017년도 당초 금액(A), 2018년도 정부

안(B), 2018년도 국회 확정안(C)을 보여 준다. 여

기에서 전년도 당초 금액이란 추경 이전에 2017 

회계연도에 대해 국회에서 확정된 고용노동부 

예산액이며, 금년도 정부안은 2018 회계연도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예산액을, 금년도 국회 확정

액은 2018 회계연도에 대해 정부안 검토 후 국

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액을 각각 의미

한다. <표 2>의 마지막 두 열의 경우 B-A, C-B를 

각각 계산한 값을 보여 준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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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의 예산액 차액(B-A)을 통해 정부가 지난

해에 비해 올해(2018 회계연도) 어떤 사업에 중

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정부안 대비 국

회 확정 예산액 차액(C-B)을 통해 정부안의 어떤 

부분이 국회에서 검토 대상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 소관 총예산을 고려할 때 정

부는 전년도 대비 5조 4966억 원 증가한 23조 

7580억 원을 2018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예산으

로 제시하였고, 여기에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

서 452억 원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23조 8033

억 원이 고용노동부 소관 총예산으로 확정되었

다. 예산과 기금으로 고용노동부 총예산을 구분

할 때 예산은 국회 확정액이 정부안보다 1369억 

원 증액된 데 비해 기금은 국회 확정액이 정부안

보다 916억 원 감액되었다. 

정부안에서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이 

2017년 당초 금액 대비 3조 6473억 원 증액된 

것은 고용정책 프로그램에서 3조 5247억 원이 

증액된 것에 기인한다. 고용정책 프로그램에 속

하는 단위사업을 고려하면 예산액이 가장 큰 폭

으로 증가한 상위 5개 단위사업으로 ‘일자리안

정자금 지원’(2조 9708억 원 신규 도입), ‘대상

별 취업 지원’(2205억 원 증액), ‘사회보험 사각

지대 해소’(1819억 원 증액), ‘청년내일채움공제’

(1754억 원 증액), ‘사회적기업 육성’(273억 원 

증액)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은 2018 회계연도 신규 사업으로, 정부가 제시

한 예산 편성액은 2조 9708억 원이다. 이는 일

반회계 정부안 예산 증가분 3조 6473억 원의 

81.45%, 고용노동부 소관 총예산 증가분 5조 

4966억 원의 54.0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

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

됨에 따라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

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기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2018년에 신규 

도입되었다(고용노동부, 2017, p. 165). 국회에

서는 급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

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를 존중하

되 직접적인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

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 재정 지원을 근로장려

세제(EITC)나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의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설계할 것을 

요구하였다(국회, 2017, p. 40).

한편, 일반회계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사업 중

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역시 최저임

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

된 바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소

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

험 가입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

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기

준 월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액이 증가하였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는 

2017년 당초 예산액 대비 2025억 원 증액을 제

시하였고,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1911억 원이 

추가 편성되어 최종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

소 사업에 894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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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용노동부 2018년도 예산안 

(단위: 십억 원) 

회계명 프로그램명
2017년도
당초 금액

(A)

2018년도
정부안

(B)

2018년도
국회 확정

(C)

예산 변경액
(정부안 기반,

B-A)

예산 변경액
(국회 확정안 기반, 

C-B)

정부 총세출 18,261.4 23,758.0  23,803.3  5,496.6  45.2 

예산 2,201.3  5,859.6 5,996.4 3,658.3 136.9 

일반회계 2,048.9  5,696.2 5,833.0 3,647.3 136.9 

고용노동행정 지원 386.8  445.0 441.6 58.2 -3.5 

고용정책 1,191.8  4,716.5 4,819.0 3,524.7 102.4 

고용평등 실현 7.4  11.1 10.4 3.7 -0.7 

국제고용노동협력 14.0  17.6 17.6 3.6 0.0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 증진 18.0  22.9 23.2 4.9 0.4 

노사정책 18.0  17.6 18.3 -0.4 0.7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 5.8  6.1 6.1 0.3 0.0 

직업능력 개발 407.1  459.3 496.8 52.2 37.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71.1  80.9 80.9 9.8 0.0 

산업재해 예방 71.1  80.9 80.9 9.8 0.0 

지역발전 특별회계 81.3  82.5 82.5 1.2 0.0 

고용노동행정 지원 8.5  9.1 9.1 0.6 0.0 

고용정책 72.8  73.4 73.4 0.6 0.0 

기금 16,060.2  17,898.5 17,806.8 1,838.3 -91.6 

고용보험기금　 9,857.8  11,018.2 10,922.3 1,160.3 -95.9 

고용노동행정 지원 109.3  112.1 112.1 2.8 0.0 

고용정책 6,419.5  7,409.5 7,320.4 990.0 -89.1 

고용평등 실현 1,417.4  1,694.7 1,708.9 277.3 14.2 

직업능력 개발 1,911.6  1,801.8 1,780.9 -109.8 -21.0 

근로복지진흥기금　 141.7  135.5 135.9 -6.2 0.3 

고용노동행정 지원 13.2  13.6 13.6 0.4 0.0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 증진 128.5  121.9 122.2 -6.6 0.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5,312.9  5,926.3 5,925.6 613.4 -0.8 

고용노동행정 지원 327.7  360.2 360.2 32.4 0.0 

산업재해 예방 376.8  358.1 358.2 -18.7 0.1 

산재보험 4,608.4  5,208.1 5,207.3 599.7 -0.9 

임금채권보장기금　 448.4  455.8 455.8 7.5 0.0 

고용노동행정 지원 12.1  12.8 12.8 0.6 0.0 

근로조건 보호 및 복지 증진 436.3  443.1 443.1 6.8 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99.3  362.6 367.3 63.3 4.7 

고용노동행정 지원 53.4  58.9 58.9 5.5 0.0 

장애인고용 증진 245.9  303.7 308.4 57.8 4.7 

자료: 기획재정부(2007-2018),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세출/지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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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금 측면을 살펴보자. 정부는 기

금 총액으로 2017년 당초 금액 대비 1조 8383

억 원 증가한 17조 8985억원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고용보험기금 관련 지출 증가분이 1조 

1603억 원으로, 이는 고용노동부 기금 증가분 1

조 8383억 원의 약 63.12%에 해당한다. 정부안

에서 증액 편성된 고용보험기금 관련 단위사업

으로는 ‘실업급여’(8436억 원 증액), ‘일·가정 양

립’(2671억 원 증액), ‘청년내일채움공제’(2046

억 원 신규) 등이 있다. 이 중 일·가정 양립 사업

(+142억 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비

해 확대 편성된 반면, 고용창출장려금(-489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340억 원) 사업은 정부

안보다 축소 편성되었다.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은 취약계층의 고용, 실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력

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대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

이다. 이 사업의 내역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추

가고용 장려금’ 사업은 성장 유망 업종에 해당하

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을 통해 

2017년 48억 원이 편성된 바 있다. 2018년 회계

연도에 정부는 2430억 원을 편성할 것을 제시하

였다. 국회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사

업주가 1인당 2년간 3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데 

비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통해서

는 사업주가 1인당 연간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두 사업 간의 운영 방식 제

고를 촉구한 바 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p. 1388).

한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나 지역발

전 특별회계의 경우 2017년 초 당초 금액 대비 

정부안에서 각각 98억 원, 12억 원이 증액되었

고, 이는 국회에서도 그대로 통과되었다. 근로복

지진흥기금 지출은 62억 원 감액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은 6134억 원, 임금

채권보장기금 지출은 75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은 633억 원 증액하는 것

으로 정부안에 제시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이 48

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지출이 3억 원 

증액된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통한 지출은 8억 원 감액되었다. 기금이나 회계 

계정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일반회계를 통

한 세출 예산과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지출을 제

외한 나머지의 경우 2017 회계연도 당초 금액과 

정부안이 큰 차이가 없었고, 국회에서도 큰 이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제2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2018 회

계연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일자리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반영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최저임

금 인상과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2018 회계연도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

지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사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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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일자리 예산 

가. 청년 일자리 예산의 정의 

본고에서 청년은 15~34세로 정의하며, 고등

학교 단계 학생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근로자 

혹은 대학 진학자, 대학 졸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

다. 특별한 대상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고용

노동부 사업들도 청년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단

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청년의 고용 수준 및 임금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면

의 한계로 우선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

업을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청

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용노동부 사업은 

2018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서 및 국회

에서의 각종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정되었

음을 밝힌다. 

 

나. 2018 회계연도 청년 일자리 예산

‘재정통계’에서 추출한 2018 회계연도 고용노

동부 단위사업 중에서 청년을 명시적으로 고려

하는 단위사업은 총 18개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에서 동일 사업을 예산과 기금으로 함께 운용하

는 경우를 고려하면 15개 실질 단위사업으로 집

계된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용창출장

려금, 대상별 취업 지원,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아카데미, 기타 능력 개발 지원 등이 이

에 포함된다.  

정부안에서 전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인

턴제(고용보험기금 및 일반회계, 1229억 원 감

액)이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은 청년내

일채움공제(고용보험기금 및 일반회계, 3800억 

원 증액), 대상별 취업 지원(일반회계, 2025억 원 

증액), 고용창출장려금(1795억 원 증액) 사업이

다. 한편 국회에서는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은 

대부분 그대로 진행하되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는 예산 편성액을 삭감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

제의 경우 정부안 대비 721억 원이 삭감된 3926

억 원이 국회 확정액으로 편성되었으며, 대상별 

취업 지원은 340억 원, 고용창출장려금은 489억 

원 삭감되어 최종 예산액으로 각각 5029억 원, 

3926억 원이 편성되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혹은 중소기업 청

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 사업 관련 예산이 크

게 줄어든 것이 해당 사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확대 개편된 것에 기인한 것임을 고려

하면 실제적으로 청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은 결과적으로 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에서 나타나듯이 17개 단위사업에 대한 국회 확

정액은 1조 7353억 원이며, 이는 2017년 대비 

4986억 원 늘어난 규모이다. 물론 단위사업에는 

세부 사업이 있으며,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

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존재

한다. 단위사업 중 청년과 관련한 세부 사업이나 

내역 사업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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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인턴제: 청년내일채

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

한 청년(15~34세)의 자산 형성을 통한 장기근속

을 유도·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정규

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청년·

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게 

되는데, 청년 본인은 매월 12만 5000원씩 2년

간 3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취업 지원금으

로 2년간 900만 원, 기업은 정부의 지원금 중 일

부를 2년간 400만 원 적립하여 최종적으로 중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 시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청년인턴제를 확대 적용한 것인데, 

청년인턴제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에

서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능력 및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개시된 사업이다. 청

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기존의 사업주 중심·

현금 지원 방식을 청년 직접 지원 강화·자산 형

성 방식으로 개편해 △공제부금 적립 방식을 통

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최소한 2년 이상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환경노동위원회, 2017, p. 84). 

□ 고용창출장려금: 2016년까지 세부(내역) 사업

으로 운영되었던 ‘고용촉진지원금’, ‘시간선택

제일자리 지원’, ‘장년 고용 지원’, ‘일자리 함께

하기’, ‘지역성장산업 고용 지원’, ‘전문인력 고

용 지원’ 사업이 2017년부터 고용창출장려금 단

일 세부 사업으로 통합 개편되었고, 중소기업 청

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2017년 추경으로 반영되

었다. 이 중에서 4차 산업혁명 유관 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청년 추가고용을 유

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에서는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하면 1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2017년 추경 예산 48억 원이 

편성되었고, 2018년 회계연도에는 2430억 원이 

정부안에서 편성되었다. 국회에서는 4차 산업혁

명 유관 업종으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선정된 분

야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려

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지원 인

원이나 신규 채용 이행 기간 등을 보다 효과적으

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환경

노동위원회, 2017, p. 222).

□ 대상별 취업 지원: 대상별 취업 지원 단위사업

에서 운영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은 저소득

층, 취업 취약계층, 취업난을 겪는 청년 및 중장

년에게 3단계(취업 상담 → 직업 능력·직장 적

응력 증진 → 취업 알선)에 걸친 단계별 통합 취

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시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취업성공패키지는 I, 

II로 구분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I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차상위(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고, 취업성공패키지 II는 청년

(18~34세, 소득 무관), 중장년층(중위소득 100% 

이하 35~69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는 2017년 당초 예산액보다 2025억 원 증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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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9억 원을 배정하였는데, 이는 주로 2017년 

추경부터 신설된 청년구직촉진수당 때문이다(환

경노동위원회, 2017, p. 54). 청년구직촉진수당

은 취업성공패키지 I, II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패키지의 3단계인 ‘취업 알선’ 단계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3개월간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에서는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

금 등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청년에게 보조금이 

700만~2000만 원가량 지급되는 것을 제시하며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야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설

계를 지적하였다(환경노동위원회, 2017, p. 59).

□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과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실업자 능력 개

발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실업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

업으로,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직업

능력개발계좌나 내일배움카드 등을 발급하여 실

업자가 훈련을 신청하면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

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15세 이상의 실

업자, 비진학 예정의 고 3 재학생 및 대학 졸업 

예정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반

면,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실업자 및 근로

자 능력 개발 지원’ 사업은 ‘전직 실업자 등 능력 

개발 지원’ 사업과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기본적으로 취·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

는’ 15세 이상의 실업자, 비진학 예정의 고 3 재

학생, 대학 졸업 예정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

원한다.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은 우선 지원 대

상 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평생 고

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한다.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과 실업자·근로자 능력 개

발 지원 사업에서는 일반고 3학년 학생 중 대학

에 진학하지 않고 직업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

하는 경우 별도의 훈련을 제공하는 ‘비진학 일반

고 특화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2018년도 정부

안의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총 856억 원

이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을 지원하는 데 편

성된 것에 대해 국회에서는 일반 실업자들과 달

리 비진학 일반고 3학년생들이 재산, 소득 수준

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진학 일반 훈련비

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한 바 있다(환경노동위원회, 2017, p. 133). 

□ 한국잡월드 운영: 한국잡월드 운영 사업은 청

소년 등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직업 선택

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 상담 및 직업 심

리검사 서비스, 직업 체험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 

등이 진행되고 있다. 2018 회계연도 정부안에는 

2017년에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설립’ 사업에 

대한 60억 원과 함께 한국잡월드 운영과 관련한 

단위사업에 282억 원이 편성되었다. 

□ 기타 능력 개발 지원: 기타 능력 개발 지원 사업

은 원래 직업능력 개발 사업 자체를 지원하는 것

이었는데, 2018 회계연도에 신규 예산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미래 유망 분야 선도 고졸 인력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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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업’이 도입되었다. 이는 업별인적자원개발

위원회(ISC)-특성화고-훈련기관이 공동으로 4

차 산업혁명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등에서의 

고졸 인재를 양성하려는 사업으로 정부안에서 

1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다. 

다. 청년일자리 사업 검토

이상과 같이 청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고

용노동부 2018년 사업을 살펴본 결과 다음을 파

악할 수 있다. 

첫째, 2018년 회계연도에는 청년구직촉진수

표 3. ‘청년’ 관련 2018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단위사업  

(단위:십억 원)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회계명
2017년도
당초 금액

(A)

2018년도
정부안

(B)

2018년도  
국회 확정

(C)

예산 변경액 
(정부안 기반,

B-A)

예산 변경액
(국회 확정안 기반, 

C-B)

1 고용정책 고용창출장려금 고용보험기금 262.0  441.5  392.6  179.5  -48.9  

2 고용정책 대상별 취업 지원 일반회계 330.5 532.9 502.9 202.5 -30.0 

3 고용정책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고용보험기금 35.9 27.1 27.1 -8.9 0.0 

4 고용정책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고용보험기금 108.6 7.4 7.4 -101.2 0.0 

5 고용정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일반회계 24.6 2.8 2.8 -21.8 0.0 

6 고용정책 직업정보 지원 고용보험기금 8.4 9.9 9.6 1.5 -0.3 

7 고용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기금 0.0 204.6 170.6 204.6 -34.0 

8 고용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회계 47.6 223.0 184.8 175.4 -38.2 

9 고용정책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지원 일반회계 35.1 31.6 24.6 -3.5 -7.0 

10 고용정책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 지원 고용보험기금 29.5 31.9 31.9 2.3 0.0 

11 고용정책 한국잡월드 운영 일반회계 20.4 28.3 28.3 7.9 0.0 

12 고용정책 해외 취업 지원 일반회계 45.8 42.4 42.4 -3.3 0.0 

13 직업능력 개발 기타 능력 개발 지원 고용보험기금 19.8 21.8 21.8 2.0 0.0 

14 직업능력 개발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 일반회계 60.0 70.8 67.8 10.8 -3.0 

15 직업능력 개발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고용보험기금 652.5 629.6 620.6 -22.8 -9.0

16 직업능력 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사업 지원 고용보험기금 46.4 54.8 54.8 8.3 0.0 

17 직업능력 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출연 일반회계 51.8 52.9 52.9 1.1 0.0 

18 직업능력 개발 한국폴리텍대학 능력 개발 사업 지원 고용보험기금 110.3 111.9 112.9 1.6 1.0 

합계 1,889.1 2,525.1 2,355.8 636.0 -169.3 

자료: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 사이트(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에서 세출/지출 예산편성 현황(총지출, 순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2018. 

1. 25.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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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청년들에게 직

접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지급 방식의 사업이 늘

어났다. 이는 직업 및 교육훈련 비용을 보조해 주

는데 더 중점을 두었던 과거 방식과 차이가 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업 및 교육훈련 과정을 제

공하는 중간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정책의 최종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

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개인이 이러한 

현금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 투입된 재정 지

원에 비해 고용 등의 경제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청년인턴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로 확대 개편된 것은 경력을 통한 인적 자본 축적

을 위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이루

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근로자-사업주 모두에게 이득

이 되게끔 하겠다는 것이 해당 사업의 주요 목표

로 보인다. 하지만 청년들이 2년을 채운 뒤에야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해당 기

간 동안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홀드업(hold-up)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자산 형성 목돈을 얻은 

후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에 이직할 가능성

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임금 수

준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장기근속할 유

인이 낮았던 청년들이나, 근로자들이 장기근속

할 유인을 기업 스스로 제공하기 어려웠던 중소

기업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근로자-

기업 간의 매치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 관련 고용정책은 ‘중소기업’의 구

인난을 해결하고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

하려는 시도가 주를 이루며, 이때 보조금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제시된다. 이는 기존 고용노동부 

정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단지 

임금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

의 방향을 다소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조심

스럽게 추측해 본다. 예를들어 근로시간, 근로자 

복지 수준 등과 같이 임금 외에도 근로자들의 근

로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많다. 특

히, 사업주나 기업 내 상위 계급자에 의한 부당한 

권력 남용 행위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시

정할 수 있는 조정 기구가 기업 내에 마련되어 있

는지 여부 역시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 결정을 하

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요컨대, 임

금 수준 외에도 합리적인 노사문화, 적정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여러 측면에서 중소·중견기업

의 좋은 일자리를 구축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직업 정보 제공 및 진로 상담과 관련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해 △직업훈련, 기능

훈련, 고등교육 등을 통해 인적 자본 수준을 높이

거나 (예: 대상별 취업 지원, 한국기술교육대학

교 능력 개발 사업 지원, 한국폴리텍대학 능력 개

발 사업 지원,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 등) △고용

을 창출 및 유지(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

장려금)하려는 것에 대부분의 청년 예산이 편성

되어 있다. 청소년들에게 직업 정보 및 직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잡월드 운영 사업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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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청년 관련 사업들이 고졸 이후 단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

상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진로의 방향이 정해

진 경우에 한해 서비스 및 보조금이 제공되고 있

다. 즉, 고등학교 졸업 이전에 뚜렷한 진로가 정

해지지 않은 단계의 중등학생들에게 노동시장에

서의 선택지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노동시장에

서의 역할을 예상하게 하거나 미리 준비시키는 

등의 체계적인 직업교육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

로 보인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 특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협업이 먼

저 이루어져야 하고, 직업교육 및 진로상담사 양

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수

반되어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본고

에서는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예산의 현황과 쟁점 사항을 검토하

였다. 2018 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예산을 살펴보

고, 그중에서 청년과 관련된 노동시장 정책을 살

펴보았다. 먼저, 전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나 2007년 이후의 노동 분야 재정 투입의 전반

적인 추세를 감안했을 때, 2018 회계연도 고용

노동부 예산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소관 총예산 중에서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그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이 일반회계 증액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

편, 청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고

려할 때 직접적인 현금 지원 사업 및 단순한 고용

이 아닌 장기근속이라는 측면도 중시하는 사업

에 대한 예산이 확대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금성 지원의 경우 중복 수혜 방지 등의 노력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또

한,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할 때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 여건, 노사문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난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으로 청소년 대상의 보다 체계적인 진로탐색활

동을 유도하는 정책도 고려해 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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